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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여곡절을 통해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줄임)의

적용을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적지 않고, 그 이유

는 서로 정반대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극단적 입장 대립이 나타나는 주제들이 적지는 않

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장 차이는 일견 영원히 서로 맞

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규정들이 형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노출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적정한 해석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은

이론과 실무 모두에 대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듯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동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이미 다수의 관심 대

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선별하여, 이에 대해 기존의 해석론을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방법・해석방법 등을
기존의 형사법 체계 내에서 찾을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있

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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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우여곡절을 통해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줄임)의 적용을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하
지만 안타깝게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적지

않고, 그 이유는 서로 정반대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극단적 입장 대립이 나타나는 주제들이 적지는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장 차이는 일견 영원히

서로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동기가

무색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입장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거나1) 형벌과 손해배상규정 등이 법의 일반원칙에 과연 부합하는 법

률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모한 입법이며, 형법이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

로 불가능을 요구(‘萬全義務’)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2) 최후의 수

단인 형법이 투입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반론의 목소리

도 들리고,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상의 문제가 오죽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직접 처벌하려고 하겠는가라는 하소연 뒤에

는, 엄벌주의를 취하면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규정하여 헌

법의 원칙인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예방

이나 감소에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진단과 함께 시행 전에 미리 개

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4)

한편,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를 단순한 업무

상과실범과 같이 취급하는 법원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반영한 새로운 양

형기준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아래의 양형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

1) 한겨레, “중대재해법 모호해서 못 지키겠다?...“규제 완화 꺼내더니, 모순적””, 2022.4.19.자

기사 참조(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9517.html : 2022.4.26. 최종 검색)

2)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2021), 226, 227, 232쪽 등 참조

3) 김한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2021), 100, 101쪽 등 참조
4)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27집

제2호(2021),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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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과실치사상의 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구분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

고, 5년 이하의 징역(금고)으로 동일한 징역형에 벌금형은 오히려 3,000만원이

나 그 상한이 더 높은 범죄의 양형기준이 더 낮은 이상한 모습도 여전히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변화]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입법자의 재량이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현실화될 것인지는 잠

5) 합의요소가 반영된 것 외에 범죄의 유형과 감경, 기본, 가중 형량 등은 동일하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자료 참조(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

38/accidental_homicide_01.jsp :2021.11.16. 최종검색)

2016.7.1. 시행 
구 과실치사상범죄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2021.3.29. 수정 2021.7.1. 시행/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5)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양형기준6)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6월 ∼ 1년 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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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켜 보아야할 일일 것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규정들이 형사법적 관

점에서 접근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어

떤 문제를 노출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적정한 해석방

법을 논의해 보는 것은 이론과 실무 모두에 대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동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이미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선별하여, 이에 대해 기존의 해석론을 적

용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 해결방법・해석방법
등을 기존의 형사법 체계 내에서 찾을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시급한 개정 필요

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형사법적 쟁점들

1.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법적 성격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동 법률의 핵심규정이다. 해당 조문은 이른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의 형사벌로 직접 처벌하

겠다는 의지가 담긴 규정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동 조항의 해

석과 적용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핵심・최종 대책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중대재해 예방과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범인지를 결

정하는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규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신분범인지 여부

형사법상 신분 또는 신분범(Sonderdelikt)이란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에 명시하고 있듯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또는 ‘신분관계로 인

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7) 대법원은 이 신분관계를 “남녀의

7) 2021년 12월 9일 시행 개정 형법에서는 ‘신분관계’라는 현행 형법의 표현을 ‘신분’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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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

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

칭하는 것”8)이라고 하여 이른바 초과주관적 요소로 분류되는 ‘모해의 목적’까

지도 신분표지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행위주체, 즉 의무의

주체로 하는 의무범(Pflichtdelikt)의 형태롤 보여주고 있어서 전형적으로 신분

범이자 의무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제6조 위반의 정범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 부작위범인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산업재해치사죄’9)(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와 동조 제2항의 ‘산업재해치상죄’(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의 조

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형벌로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치사죄와 동 치상죄는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원인으

로 하여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범죄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자의 작위의무는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작위)요구규범이 취하는

통상적 형식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 전

형적인 진정부작위범의 형태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이한 모습은 법

적 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상의 죄를 처벌하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인 의무

위반, 즉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태도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행을 위한 각종 조

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법적 관심

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쳐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는 향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입법자는 단순히 동일한 의미라고 자구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9) 검찰의 죄명표기방식으로 선택된 죄명이다. 법원도 이를 그대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 표

현이 적절한지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

News-View?serial=176202 : 2022.4.1.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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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무와 동일하거나 이러한 의무들을 포괄하는 경우라면 산안법의 해당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10)

필자의 판단에는 산안법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 등의 의무들 중의 일부

는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11) 이런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

조는 전형적 결과적 가중범의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는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그 전 단계의 추상적 체계구축・의무이행관리의
무라고 보면 입법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위반은 동 법률의 독자

적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된다.

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부진정부작위범과의 관계

만약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 즉 판례에 따를 때 사망

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 규

정을 통해 부작위의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복되는 근로자

의 사상 사고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적절한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

고, 그로 인해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충분한 착안점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영위하거나 총괄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면서, 그

러한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방지를 위한 가능하고도 요구되는 행

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즉, 그 결과발생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

다면, 부작위의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사

10) 이에 대한 세부적 고찰은 다른 지면을 이용하기로 한다.

11)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

한 계획수립,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을 의무(제1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성실한

이행(제2항), 위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할 것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의 의무가 동일한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더 구체적 조치로 보이는 경우, 오히려 후자가 전자보다 구체화된 경우로 보이는 경우들

이 혼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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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死傷)의 결과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인정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조항의 적

용 대상은 아닌 것이다.

4) 고의범 또는 과실범인지 여부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치상죄’에서 치사

상의 결과발생과 관련한 행위자의 책임은 과실 책임인 것이 분명하다. 의무위

반으로 인한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예

견・회피가능성과 그들의 의무위반이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부작위의 인과

성(가설적 첨가절차12))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위 범죄의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은 고의행

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법적으로 중립적인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하는 것은 난센스이지만, 편의상 고의・과실로 표현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우선 ‘산업재해치사・치상죄’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형법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8조의13)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

4조와 제5조의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

은 점에서 고의의 의무위반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요구

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행정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

12)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자신에게 요구된 법적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그 중한

사상의 결과를 방지되었을 것인가(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를 심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은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 결과방지 가

능성이 조금이라고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부작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 등이 있다.

13)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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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경우’에는 과실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14)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

5조의 의무를 과실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더라도 제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물론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이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

의 의무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

어지는 일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

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별히 논급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달리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적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의무를 과실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항변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환언하면, 신분범・의무범적 요소,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특정되

어 부과된 의무에 대한 인식가능성,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등은 일반적인 경우

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16)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형법 제8조의 의미와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존중했다면, 애당초 과실

의 의무위반도 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이를 법문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였을 것이다.17)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산업재해치사상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무 및 동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의 조치의무가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4)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15) 신동운,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2011), 134쪽; 대법원

1993.9.10. 선고 92도1136 판결; 최정학, 앞의 논문, 9쪽 참조. 물론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을 제6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을 추정

하는 근거로 이해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의 위반은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의의

의무위반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다른 지면을 통해 살

펴보기로 한다.

16) 예를 들어 최정학, 앞의 논문, 14쪽 참조

17) 적절한 지적으로 최정학, 앞의 논문 9쪽 참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 김성룡  163

의무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이

하, 특히 제168조 이하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산안법

특정 유형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결합 형

태인 전형적인 고의+과실의 결합 형태인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

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행, 상위의 조치, 또는 추상적 조치 등으로 양자는 다

른 차원의 의무라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결국 (업무상) 과

실범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단

순히 주의규정에 불과할 뿐 형사벌(행정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결국

야기된 (과실의) 사상 결과에 대해 행위주체(의무주체)의 책임을 근거지우는

주의의무위반판단의 자료일 뿐이라는 말이 된다.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완
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 죄가 될 뿐이다. 줄이자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위반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잠정적18) 기준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법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중대재해처벌

법 제6조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은 이해하기 힘든 과잉

형벌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이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입법자의 재량이 합헌이며, 적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동 범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해석적 논거

가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18) 잠정적이라는 말은 만약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지행위를 하여야 (업무상)과

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긴급상황 등)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제4조와 제5조

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상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치 차선을 넘어 돌진해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도로교

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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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요구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차원을 달리 하는 의무라고

본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지 그

의무의 위반을 통해 발생한 과실의 사상의 결과발생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과실범,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동법 제66조의2 벌칙규정을

신설,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후, 누범 가중 규정이 추가된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전형적인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의 결과적 가중범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

5) 결과적 가중범인지 여부

이미 언급되었듯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가 산업안

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등 유해・위험방지조치 등의 의

무와는 내용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그 의무들의 사전 단계 또는 그 의무들을

총괄하는 다른 내용의 의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

의무위반을 형사벌로 처벌하겠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

동법 제6조의 ‘산업재해치사상죄’는 단순한 과실범, 특히 업무상과실범(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20) 나아가 설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와 제5조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열거된 사업주의 의무와 내용적으로 동일

하거나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조치의 구체화된 내용이 산업

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의무

위반(부작위)이 고의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 (해석론상 허용될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 선례에 따라) 과실인 경우에는 과실(작위의무의 과실로

인한 위반21))+과실(중한 결과인 치사상)의 결합 형태로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19) 이에 대해서는 김성룡,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
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제34권(2011), 68쪽 참조; 같은 취지로 최정학, 산업안전보건

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36호(2017), 341쪽 참조

20) 최정학, 앞의 논문, 10쪽;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나 양형기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산안법

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상이 발생한 경

우도 모두 하나의 업무상 과실범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21)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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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2)

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성요건

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

가 수인에게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23)거나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

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24) 한다.

한편,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부작위・과실
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상호의사연락하에 요구된 업무를

부작위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25) 부작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

범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관련한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르면, 여

기서 그 당부를 논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그 기본행위

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

의무위반이 고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위반이 과실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22) 예를 들어 우희숙, 산업재해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제54권 제1호(2013), 138쪽, 145쪽 이하의 대법원의 판례분석 참조

2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2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세월호사건의 소수의견에서도 “부작위범 사이

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이때 각

자의 역할 내지 부작위의 구체적 내용 등이 상호 간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무

의 공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을 설시하고 있다(대

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25) 예를 들어 과실부작위공동정범을 판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공소외 3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료진들이 강박과정에서 혈전생성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에 이르기 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공소외 3이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4, 담당 간호진들은 모두 피해자 공소

외 3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으로서 상호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치료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

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

12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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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으며, 기본 행위(범죄)를 공동으로 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한 결

과를 야기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을 그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26)는 것이다.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를 결과적가중범으로 보건, 단순한 업무상과

실범으로 보건 공동정범의 성립은, 적어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가능하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업무담당자가 별도로 있

는 경우,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총괄업무담당자 사이에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등

의 문제는 언급된 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들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 의무

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

다.27)

물론 여기서 세부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그 의무

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하면, 다수의 경영

책임자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안전・보건조치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되고,

이 경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작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방지가능성이 없어 인과성은 물론 작위의무도 인정하

기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28)

2.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규정 제9호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을 가목과 나목

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목의 경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

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26) 예를 들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27)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아닌 자)의

공동정범 성립은 의무범적 성격을 지닌 부작위범의 특성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8) 이에 대해서는 김성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 제17호(2009), 25쪽 이하;

김성룡, 의무범과 정범표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표지로서 기능적 범행지배?, 형사법의 신

동향 통권 제52호(2016), 22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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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두 가지 유형을 ‘또는’ 이라는 접속어를 사용해 나

열하고 있다. 이 ‘또는’의 의미는 종국적으로 제6조의 책임자의 범위를 결정하

는 문제로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시되어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하급자에게 경영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

하여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한 결과가 발생

했을 때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는’ 다음에 나오는 사람

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만은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

하고 총괄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하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없

다는 것이다.29) 달리 말해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

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와 같은 총괄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

다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제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단의 사업을 대표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의 문제만이 남는 것이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후단의 사람도 경영책임자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자 모두 본 법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입

법자의 의사가 표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진단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련 등기 임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의 면책이 허용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① 경영

책임자등은 등기 임원에 한정된다는 견해, ② 비등기임원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우에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③ 비등기

임원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총괄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면 경

영책임자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④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현장소장등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

29) 최정학, 앞의 논문, 27-28쪽; Sue Streets, Prosecuting Director and Managers in Australia:

A Brave New Response to an Old Problem, Melbourne Univ. Law Review 22, 1998,

706면.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경영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본 법의 취지

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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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에 준하여’라는 법문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것인데, 회사의 임원 중 안

전보건책임자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책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 및 인사권 등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대

표이사에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대표이사가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안전보건관리에 대

한 권한과 책임을 더 자세히 살펴 대표이사, 수 명의 대표이사 중 안전보건관

리 담당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이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중에서 피의자

가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언하기도 한다.

즉, 구체적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므로,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

는지, 안전보건 관련 핵심적 사항에 대한 보고가 누구에게 행해지는지 등이 고

려될 것이라고 한다.30) 결국,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 자가 경영책임자등이

라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

이사나 경영진의 일원이 아닌 하위 직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기 중대재해처

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말인 듯하다.

위 두 견해를 종합하자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

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설령 자

신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달리 말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

였다고 하더라도, 1차적 수사 대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대

표이사에 준하는 이사급에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본 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입증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의 예로 “대표이사, 수 명의 대표

이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이사, 안전보건관리(총괄)책

임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이하의

관계자 보다는 상위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30) 김영국, 앞의 논문,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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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고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가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보

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는’이라는 법

문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에 준하는 안전

보건관리업무담당자는 전단의 정의처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는 정도의 상급 관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단과 후단의 관계, 즉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자’와의 관계도 쟁점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

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위임하

거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이사급의) 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보

건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 회사 내부의 이런 결정의 효과를 법적으로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

터 제19조까지, 특히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과는 달리 사업의 대표자

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급경영진에게 특정 업무를 전담하게 한 경우,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예: 대표이사)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자로 형사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생각건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러한 위임이나 대표이사급에서의 권한분배

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실질적 권한 분배와 행사

의 실무적 업무처리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

기 어려운 발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법의 일반이론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누가 무

엇의 책임자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당연히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는 점에서, 향후 기업이나 사업체들은 그 책임자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증명자

료나 규정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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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이라는 법문

은 A 아니면 B, 즉 A, 그렇지 않으면 B라는 의미로, 전자도 경영책임자이고,

후자도 경영책임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경영책임자

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와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병

존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들의 형사책임의 문제는 위와 같은 ‘또는’의 해석문제가 아니

라는 것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형사책임의 대

상이 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사업대표총괄

권한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

는 것이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이유 중에서 만약 전자(사업대표총

괄권한책임자)가 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독립적으로 총괄하도록 권한

과 책임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전자의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입장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흠결

을 메우기 위해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다!”라는 이유만으

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업무 담당자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형태의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문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분

명하다.

3.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과정에서도 이미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이 문제될 것

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조

항을31)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32) 강했지만 수용되지 못했고, 결국 중

31)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예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

조(추정) 규정을 들 수 있다: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

명・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 김성룡  171

대재해처벌법 제6조와 같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상이라는 중대산

업재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즉 사상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과범(침해범) 일반에

요구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입법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사업

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선행하

는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등의 위반이 사상의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것과 그 의무위반과 현장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일반원칙

에 따라 불가능한 요건을 법 효과의 전제로 삼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위반이 사상의 결과

에 대해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의무는 구조적・간접적인 것이어서

그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관리자 등 타인의 고의 또

는 과실행위가 결과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도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며, 기업은 검찰 못지않게 (어쩌면

검찰보다 더) 이 문제에 관한 법적 기술적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 추정규정 없이 과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중대산

업재해인 사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적 생

각이 개진되어왔다. 이런 의구심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타당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

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한다.[전문개정 2011. 4. 28.]“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OO조에서 정한 위험방지를 위반한 행위로 인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국, 앞의

논문, 123쪽 참조. 그런데 그 요건이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의 안전의무 및 관련된

법 위반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과관계의 추

정이 아니라 고의의 추정이나 위법성 인식의 추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 이러한 위

반이 지금 이 사건의 발생과 관련하여 선행하여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인과관계의 추정인 것이다.

32)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민주법학 제75

호(2021), 282쪽 이하, 특히 29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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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은 이상 현재

의 상태로 제6조의 적용여부를 심사해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건, 업무상과실범(치사상)으로 보건 (작위,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성과 과실(예견가능성)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

이고, 그 입증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대법원은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하고, 민사, 형사, 행정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부작위의 인과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OO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다”라고 한다.33)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동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한 조치불이

행이 원인이 되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판단은 ‘상당성’의 관점에서 “그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더라면 사

상의 결과가 (상당성의 정도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몇 가지 가능한 사안을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을 논외로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본다.

3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① 사업주 등의 의무불이행(의무위반/부작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 중대산업재해(사상)발생 
[사업주 등의 형사처벌 심사필요] 

② 사업주 등의 의무불이행(의무위반/부작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 중대산업재해(사상)불발생 
[의무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등 불가벌] 

③ 사업주 등의 의무불이행(의무위반/부작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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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들 중에서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는 ①과 ④의 경우이

다. 먼저 ④의 경우를 보면 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안전보건책임자 등 관리자 단계

에서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과실(만)이 원인이 되었거나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경우(회피할 수 없

는 불행)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만약 사업주 등이 의무

를 이행하였더라면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성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다면, 마치 인과관계의 단절형태처럼, 최종적으로 발생된 결과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①의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인데, 인과성 심사를 도식으

로 표현하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가 아

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 또는 산안법상

의무이행을 관리하는 조치와 사상의 결과간의 인과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양

자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1단계와 2단계로 줄여서 표시한

① 사업주 등의 의무불이행(의무위반/부작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 중대산업재해(사상)발생 
[사업주 등의 형사처벌 심사필요] 

▶ 만약 사업주 증의 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
적인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은 없었을 것이다. (1단계) 

▶ 만약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더라면(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산업재해는 발
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단계)  

이행 -> 중대산업재해(사상)불발생  
[의무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등 불가벌]  

④ 사업주 등의 의무불이행(의무위반/부작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 -> 중대산업재해(사상)발생  
[의무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등 불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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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무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다수의

단계적 심사(인과적 사슬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물론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

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관 등 다양한 상하 관계의 관리감독 단계

가 나누어진다면 어느 부분에서 의무위반이 일어났는지를 심사해야한다는 것

이 되고,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의 상부에 추상적 책임자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위반이 사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상을 야기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 증

명이 형사책임의 전제로 요구된다면 법이 포섭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상 극도

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추정 규

정,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명문규정의 도입되지 않은 이상 언급한 인과관계

심사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부작위의 인과성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역사적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가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확

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으로 판단하게 되겠지만, 위험사회, 위험형법이 호황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어떤 구조적・경영상의 위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험감소이론이 인과성(객관적 귀속)판단에서 새로운 역할

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법규위반행위가 양 법률에 규정한 죄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인 중대

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

주와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제 처벌의 대상이었고, 중대재해처벌

법의 경우에는 종래 법인의 대표이사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가 아니

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자연인인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

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수범자가 달라서 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산안법의 형사책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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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에도 해당하고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34)

그런데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의 이동(異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책임대상자, 즉 수범자와 관련하여 실질적

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은 개인인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사무를 위임하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의 대

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4조와 제5조는 개인인 사업주나 개인

인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첫 번째

의 특징이며, 두 번째의 특징은 의무의 내용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

건관리체계,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체계의 최상위의 의무, 구체적 안전보건조

치의 원천이자 근거가 되는 조치를 위한 추상적 의무라고 표현한다면, 산업안

전보건법의 안전보건의무는 위의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등이 직접적으로 관리

하는 대상이 되는 의무, 구체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35)

34) 김영국, 앞의 논문, 127-128쪽. 이 경우도 최초 입법과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김영국, 앞의 논문, 각

주 38 참조).

35) 앞서 필자가 중대재해처법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가 구체화된 시행령의 의무들을 세부

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의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상호 엄격

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여기서는 양자가 일단 구분되는 것

으로 전제하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법률명 의무내용
형사책임대상자

개인사업 법인사업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
(체계구축, 이행조치, 

이행관리조치 등)

-상위/추상적 의무 

사업주(개인) 경영책임자 등(개인)

산업안전
보건법

예) 제167조, 제168조 
이하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의무

-하위/구체적 의무

 사업주(개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법인)
경영책임자등(개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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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

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즉, 사업주인 갑은 을에게 안전관리책임자

의 역할을 맡기면서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

항 제1호)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1항 제3호)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로 근로자의 사상의 결

과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개인 사업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

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 제168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의무불이행이

사업주의 비용불제공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책임자인 을에게 그 책

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갑은 위 3가지의 범죄에 대한 책임

을 모두 부담해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과 산업

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관계는 법조경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전

자가 안전보건체계라는 상위의 의무에 관한 것이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

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불이행과 제167조 제1항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

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로 처벌하는 것으로 갑의 행위의 가벌성 평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은 이미 동법 제

167조 제1항의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양자는 법조경합의

관계로 볼 수 있어, 결국 위 갑의 행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이 된다고

하겠다.

요약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인

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적어도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충하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 업무위임과 법인이라는 특성에 기대어 형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던 개인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

는 안전보건조치를 더욱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

하여 노무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법률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위반행위의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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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27일부터이지만) 개인사업주가 혼자서 모든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

조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이하 등의 다양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

고, 이로 인해 결국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개인사업주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8조 등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이하의 의

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서로 대소관계나 포섭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면 제38

조 등의 위반과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고, 종사자를 두 번 사

망에 이르게 한 셈이 된다. 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위반이 있

는 경우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초래된다고 보면, 중

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가벌성 평가에 족하다고 해야 할 것

이다.

5.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요구하는 행위주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시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종래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별

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36)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의 주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체이기도 한 경우에 그의 위법행위는 중대법

위반, 산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지

만 상해에 이른 경우(업무상과실치상 관련)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

이 쉽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제6

36) 김영국, 앞의 논문, 128쪽.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종래와 달리 안전보건의무위

반을 처벌하는 규정에 더하여 동 의무의 고의의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 처벌규정이 도입되었고, 이 개정법률 시행이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별도

로 처벌한다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행위인 안전보건의무위반이 없는 과실치사상죄

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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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서 치사죄, 동조 제2항에서 치상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37) 나아가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또

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상상적 경합의 형태로

판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38)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는 동법 제3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의무(작위의무)를 위반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이로 인해 예견가능했던 종사

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치사죄가 성립한다. 양자는 법조경합의 관계로 후자만 성립한다.

만약 전자의 의무위반이 고의라고 확정할 수 없고, 과실로 이루어진 경우라

면 이를 제16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그

렇다면 이어서 제16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만약 전

자의 의무위반이 고의범이 아니라면 결국 (형법상 죄가 아닌) 과실과 (중한 결

과발생에 대한) 과실의 결합형태, 즉 종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제168조의 대상에 과실범을 포함시키고, 제167조의 선행행위(의무위반)

를 과실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죄형법정주의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여하튼 양자는 법조경합의 관계이지 상상적 경합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당연히 성립하는데,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업무상과실치사로 보는 사안에서는) 형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별법이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이 되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6.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의 이동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

전・보건의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

37) 김영국, 앞의 논문, 제128-129쪽.

38) 같은 이해로 우희숙, 앞의 논문 142-143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 김성룡  179

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되었다는 이해가 있다.39) 중대재해처벌법의 중

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에 비해 처벌범위(사업주 외에 경영책임자 등,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

당하는 자, 중앙행정기관 등)와 처벌정도(예: 징역・벌금의 상향)가 강화되었다
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의무의 내용이 포괄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었다는 것이다.40)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에서도 새롭고 독자적인 경영자

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도41)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 조치들이 실질적으

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조치들을

포괄하는 내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들의 상위 개념 또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

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맺으며

주마간산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쟁점 몇 가

지를 골라 살펴보았다. 이미 다양한 의견들과 이견들이 대립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엄청난 국력과 다수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법률

이니만큼 가능한 제대로 시행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동 법률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중에 대한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 노동자 아니면 종사자, 그 무엇으로 부르던 간에 생명과 신체의 위

험에 노출된 채 산업현장에서 삶과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으

로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있어서도 안 될 일임을 부정하

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9) 김한균, 앞의 논문, 102쪽

40) 김한균, 앞의 논문, 103-104쪽 참조

41)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202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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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으로 형벌의 상한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

음에도, 관련 법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는 기업이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

로 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는 또다시 고의

범인지 과실범인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어정쩡한 법률을 내놓았다. 종

래 이른바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가 결과적 가중범인지 업무상과실범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양형기준을 가지고, 수 십 명이 죽어나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지배적인 형벌인 상황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

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병과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것이다. 동 법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 낼지 조금 더 지켜볼 일이지만, 여하

튼 이 법률의 운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다 바른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줄 것이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해 노

력하리라는 기대만은 무위가 아니기를 바란다. 목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

인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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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crimin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42)Sung-Ryong Kim*

On October 5, 2021, ahead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hereinafter abbreviated as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ccording to the proposal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which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21 and enforced on January 27,

2022 through twists and turns, wa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enacted and promulgated

Unfortunately, howeve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revision work is already

necessary before the law goes into effect. The reasons for this are filled with

diametrically opposed voices.

Although there are not a few themes that show extreme opposition among

members of our societ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seem to run

in parallel lines that cannot be touched forever.

In such a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theory and practice to think about

the following issues in advance and find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al solution;

for example, what characteristics the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mselves have, when approached from a criminal law point

of view, and what problems they may expose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law and so on.

Therefore, below, among the man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specially in relation to criminal punishment, we will select a few topics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Dr. i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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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ve already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nd apply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to them. In this case, we would like to review what

problems may arise, whether such problems can be solved and interpreted

within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and wheth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vision.

Keywords :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 Manslaughter, Corporate Accidental Injury, CEO/CSO




